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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이 글은 지난 20년 동안의 한국-중국(한 ․ 중) 간의 안보관계를 비판적으로 

회고하고, 향후 양국 안보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2년 수교 이후 한 ․ 중관계는 ‘눈부신 발전’

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양국 모두에게 ‘힘겨운 과제’를 제시한 것

도 사실이다(김태호, 2009; 조영남, 2011; 서진영, 2012; 박창희, 2012; 김경

일 ․ 전재우, 2012; Kim, 2011). 이는 지난 20년의 한 ․ 중관계가 보여준 네 

가지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그 동안 한 ․ 중관계는 교류 주체와 영

역의 급속한 확대, 영역별 불균등 발전의 심화, 공식 규정과 실제 관계의 괴

리, 양국 간 국력 격차와 비대칭성의 확대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조영남, 

2011). 이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은 한 ․ 중관계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근

거가 된다. 반면 나머지 세 가지 특징은 힘겨운 과제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

로 관련이 있다. 이는 한 ․ 중 간에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과제가 있다는 사실

을 보여준다(김태호, 2009: 42-48; 이동률, 2006: 246-254; 서진영, 2006: 

392-396; Lee, 2010: 292-296). 

이 중에서 2000년대 후반기에 들어 가시화된 안보영역에서의 갈등은 한 ․
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는 힘겨운 과제이다. 예를 들어, 한 ․
중관계의 영역별 불균등 발전의 현상에서, 안보영역은 발전이 가장 더딘 분

야에 해당한다. 게다가 한 ․ 중 간 공식 규정과 실제 관계의 괴리에서 특히 문

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안보영역이다. 2008년 한 ․ 중 정부는 양국관계를 ‘전략

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기로 공식 합의했지만 안보영역에서의 문제

로 인해 양국 간에는 오히려 ‘전략적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

났다. 한 ․ 중 간의 국력 격차와 비대칭성의 확대라는 특징도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안보영역, 즉 군사력의 차이 확대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한 ․ 중관계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한 ․ 중 양국은 

안보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 중 안보관계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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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영향을 미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중국 간의 군사

동맹(북 ․ 중동맹)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미국 간의 군사동맹(한 ․ 미동맹)이

다. 전자는 주로 한국의 우려 사항이고, 후자는 주로 중국의 우려 사항이다. 

지난 20년의 한 ․ 중 안보관계를 보면, 양국 간의 갈등은 주로 이 두 가지 쟁

점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북 ․ 중동맹과 관련된 안보 쟁점으로는 북한의 2차

에 걸친 핵실험과 핵보유 선언, 북한 탈북자의 처리,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에 

대한 한 ․ 중의 인식과 대응이 있다. 반면 한 ․ 미동맹과 관련된 안보 쟁점으로

는 한 ․ 미동맹의 성격 변화(즉, 대북억제에서 한반도 주변지역의 안보 확보)

와 한 ․ 미 ․ 일 군사협력의 강화에 대한 한 ․ 중의 인식과 대응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안보 쟁점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이후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예를 들어,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는 

날,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한 ․ 미 군사동맹은 역사가 남긴 산물”

로 “냉전시기의 군사동맹을 가지고 당면한 안보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비판했다. 2010년에 들어서는 한 ․ 중 간에 북한의 군사도발을 둘러

싸고 전략적 불신이 더욱 심화되었다.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양국의 대립과 갈등은 이를 잘 보

여준다.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믿지 않았고 유엔(UN)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다.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였다. 대신 중국은 서해와 남해에서 진행된 한 ․ 미 군사훈련을 중국에 대

한 포위전략으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글은 북 ․ 중동맹과 한 ․ 미동맹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20년 동안의 한 ․
중 안보관계를 분석하려고 한다.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강조하고 싶다. 먼

저, 이 글은 탈북자 문제, 북핵 문제, 북한의 군사도발 문제, 한반도 통일 문

제 등 한 ․ 중 간의 세부적인 안보 현안을 분석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북 ․ 중
동맹과 한 ․ 미동맹을 둘러싼 한 ․ 중 양국의 협력과 갈등 등 거시적 측면에서 

한 ․ 중 안보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한 ․ 중 안보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한 ․ 중관계에서 안보문제가 부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핵 문제나 탈북자 문

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것이 한 ․ 중관계 전체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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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에 들어 안보문제가 부각되면서 

한 ․ 중 간에는 전략적 불신이 증가했고, 이것은 다시 양국 관계 전체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한 ․ 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견실한 한 ․ 중관계의 발전

을 위해서는 양국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 사항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한 ․ 중관계에서 

안보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 배경과 주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북 ․
중동맹과 한 ․ 미동맹을 둘러싼 한 ․ 중 양국의 우려와 실제 상황을 차례로 분

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이런 논의를 토대로 한 ․ 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

요한 양국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II. 한 ․ 중 간 안보문제의 등장 배경과 특징 

1. 한 ․ 중 간 안보문제의 등장 배경

시기적으로 보면,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 중관계에서 

안보문제가 부각되고 이로 인해 양국 간에 갈등과 대립이 증가하기 시작했

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변화, 특히 한 ․ 미동맹 강화와 중국 견제, 

대북 봉쇄정책이 한 ․ 중 안보관계를 악화시킨 주요 원인 혹은 배경인 것처럼 

보인다. 이 기간에 중국의 외교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바뀐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

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는 한 ․ 중 양국뿐만 아니라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 환경이 변

화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서진영, 2012: 16-17). 

크게 세 가지 조건의 변화가 한 ․ 중관계에서 안보문제가 부각되는 데 중요

한 배경이 되었다. 첫째는 중국 부상의 가속화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 ․
중 세력균형의 변화, 이에 따른 중국 외교정책의 미세한 조정과 한국 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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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미국
GDP 규모 6,342 7,085 7,838 8,793 9,951 10,64211,85313,37714,29114,52615,094

세계 비중(%) 25.6 26.3 25.7 29.1 32.0 31.8 28.0 27.0 23.4 23.1 21.7

중국
GDP 규모 488 559 856 1,019 1,198 1,453 1,931 2,712 4,519 5,930 7,298

세계 비중(%) 1.7 2.1 2.8 3.4 4.1 4.4 5.5 5.5 7.4 9.4 10.5

한국
GDP 규모 338 435 573 357 533 575 721 951 931 1,014 1,116

세계 비중(%) 1.4 1.6 1.9 1.2 1.6 1.7 1.7 2.0 1.5 1.6 1.6

자료: IMF, World Bank 통계자료

<표 1> 미국 ․ 중국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비교(1992~2011년)

                                     (단위: 10억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미 국
국방비 256.1 259.9 280.6 281.4 335.7 417.4 455.3 478.2 528.7 547 607 661 698

세계 비중(%) 36 36 35 36 43 47 47 48 46 45 41.5 43 43

중 국
국방비 16.9 18.4 23 27 31.1 32.8 35.4 41 49.5 58.3 84.9 100 119

세계 비중(%) 3 3 3 3 4 4 4 4 4 5 5.8 6.6 7.3

일 본
국방비 51.3 51.2 37.8 38.5 46.7 46.9 42.4 42.1 43.7 43.6 46.3 51 54.5

세계 비중(%) 7 7 4 5 6 5 4 4 4 4 3.2 3.3 3.3

영국
국방비 32.6 31.8 36.3 37 36 37.1 47.4 48.3 59.2 59.7 65.3 58.3 59.6

세계 비중(%) 4 4 4 4 5 4 5 5 5 5 4.5 3.8 3.7

프랑스
국방비 45.5 46.8 40.4 40 33.6 35 46.2 46.2 53.1 53.6 65.7 63.9 59.3

세계 비중(%) 7 7 5 5 4 4 5 5 5 4 4.5 4.2 3.6

러시아
국방비 18.1 22.4 43.9 43.9 11.4 13 19.4 21 34.7 35.4 58.6 53.3 58.7

세계 비중(%) 3 3 6 6 2 1 2 2 3 3 4 3.5 3.6

한 국
국방비 15.2 15.0 10.0 10.2 13.5 13.9 15.5 16.4 21.9 22.6 24.2 24.1 24.3

세계 비중(%) 2 2 1 1 2 2 2 2 2 2 1.7 1.6 1.6

자료: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각 년도. 

<표 2> 주요 국가별 국방비 지출 비교(1998~2010년)

                          (단위: 10억 달러, 각 년도 가격 기준과 환율 적용)

국위협론’의 확산이다. 둘째는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버락 오바마 정부의 아

시아 정책의 변화이다. 셋째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외교정책 및 대북정책

의 변화이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 ․ 중관계에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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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한 ․ 중이 이런 쟁점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양국의 안보관계는 악화되었다. 

21세기에 들어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 군사력 증강,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향상을 토대로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급속하게 발전하

고 있다(조영남, 2012: 57-136). 단적으로 중국은 197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9.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고 그 결과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와 함께 미 ․ 중 간의 경제규모(GDP) 격차

도 1992년 13배(6조 3천억 달러 대 4880억 달러)에서 2011년 2.1배(15조 

달러 대 7조 3천억 달러)로 급속히 축소되었다(<표 1>). 게다가 중국의 국방

비는 1998년 169억 달러에서 2010년 1,190억 달러로 7배나 증가했다. 그 결

과 중국은 2008년부터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방비를 사

용하는 국가가 되었다(<표 2>).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한 ․ 중관계에서 안보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게 

만든 근본적인 배경이다. 먼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 ․ 중 간의 세력균형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미 ․ 중 간의 국력격차가 축소되

면서 탈냉전 시기에 미국이 누려왔던 패권적 지위가 도전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장원, 2011; 전재성, 2012: 128-129). 이는 <표 1>과 <표 2>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심지어 군사력 면에서도 아시아 지역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이 군비

경쟁에서 결코 중국을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addick, 

2012). 이렇게 되면서 그 동안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다양한 안보 위협

에 대응해왔던 한국에서는 안보 불안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국도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조영남, 2012: 27-28). 이명박 정부 시기에 들어 한 ․ 미동맹의 강화와 

한 ․ 미 ․ 일 안보협력의 확대가 제기되고 실제로 추진된 배경에는 이런 사실

이 놓여 있다.   

또한 세계 강대국으로의 급속한 부상은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다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한

마디로 2008년 이후 중국은 전보다 더욱 ‘적극적(active)’이고 경우에 따라

서는 매우 ‘단호한(assertive)’ 외교 행태를 보여주었다(Swaine, 2011a,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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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ine and Fravel, 2011; Swaine, 2012a, 2012b). 2009년 G-20 런던회의 

무렵부터 중국이 독자적인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2009년 코펜하겐 유엔 기후협

약 회의 이후부터 중국이 보여준 세계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

응, 2010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해양 분쟁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인 대응

과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중국의 단호한 비호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적극적이고 강경한 외교 행태는 중국 내에서 전개된 다양

한 정책 논쟁을 반영한 것이다(김흥규, 2011; Lynch, 2009; Kim, 2010; 

Shambaugh, 2011). 현 단계에서 중국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외교 방침을 

확정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신장된 국력에 맞는 새

로운 외교 방침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돌출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표출된 강경한 외교 행태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 특히 중국정책은 

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변화되었다. 2009년에 등장한 오바마 정

부의 ‘아시아로의 회귀(Return to Asia)’ 정책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2010년을 거치면서 좀 더 뚜렷해졌

고, 2011년에는 공식 정책으로 확정되었다(김재철, 2011; 김흥규, 2011; 김

준형, 2012; 김열수, 2012; 전재성, 2012; Clinton, 2011; 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중국은 군사, 안보영역에서 나타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반(反) 중국 포위정책으로 간주하여 비판한다(閻學通, 2009; 朱

鋒, 2012; 金燦榮, 2012).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한층 강화하여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소규모 북대서양조약기

구(Mini-NATO)’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한다(尹卓, 2012). 특히 이런 시도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처럼 미국의 강화된 아시아 정책과 중국의 반발로 2000년대 후반기에 들어 

미 ․ 중 간에는 새로운 군사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런 미 ․ 중 긴장관계

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한 ․ 중 안보관계가 크게 부각되었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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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08년에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는 다

른 외교정책과 북한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즉, 한 ․ 미동맹의 강화가 외교

정책의 핵심이 되었고, 관여(engagement)정책의 폐기와 봉쇄(containment)

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북한정책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다(Moon, 2011). 그런

데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한 ․ 미동맹 강화 정책과 대북 봉쇄정책은 그 동

안 중국이 추구해온 안보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한 ․ 미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 주도의 ‘반(反) 중국 안보연합’에 본격

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대북 봉

쇄정책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포함한 한반도의 불안정 혹은 현상 변경을 유

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중국의 정책과 배치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안

보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과 대립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 눈에 띄게 증

가했던 것이다.

2. 한 ․ 중 간 안보문제의 특징

한 ․ 중 간의 안보문제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는 ‘간접

성’이고, 다른 하나는 ‘매개성’이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모두 북 ․ 중동맹 및 

한 ․ 미동맹과 관계가 있다. 

먼저 간접성을 살펴보자. 한 ․ 중 양국이 안보문제를 둘러싸고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는 몇 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우선, 한 ․ 중이 직접 충

돌할 만한 안보 현안이 양국 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 중은 

내륙 국경선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경 분쟁이 없다. 이 점에서 한국

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 

참고로 이들 국가들은 모두 과거에 중국과 국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경험

한 적이 있다. 인도는 1962년에, 러시아는 1969년에, 베트남은 1979년에 국

경 지역에서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또한 한 ․ 중 간에는 해상 영토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양국 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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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와 남해 지역에서 해양 경계선을 획정하는 문제, 즉 배타적 경제수역

(EEZ)의 경계 설정 문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도서 영유권 분쟁 혹은 영

토 분쟁이 아니다. 최소한 양국 정부는 이렇게 주장한다(김애경, 2011). 이 

점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도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

핀, 베트남,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참고로,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 해

역에서 1990년대까지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한 경험이 있다. 2010년 센카

쿠열도(尖閣列島)/댜오위다오(釣魚島) 지역에서 중국 어선의 나포를 둘러싸

고 중 ․ 일이 겪은 심각한 분쟁, 2012년 봄 스카보로 섬(Scarborough Shoal)/

황옌다오(黃巖島) 지역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해군이 긴장 속에서 수개 월 동

안 대치한 사건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안보 불안은, 이웃 국가 중에서 강대국

이 출현하면 주변 약소국가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수동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아직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 의도의 표현, 즉 

‘적극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박민형, 2012: 87). 이는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국과 아시아 지역 혹은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경

쟁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

주화를 바탕으로 중견국가로 성장했지만, 세계 강대국으로 급속하게 발전하

고 있는 중국과 지역 및 세계의 주도권을 놓고 겨룰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중국이 급속히 부상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각각 패권적 지위(미국) 혹은 

지역 강대국의 지위(일본)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협과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다른 한편 현재 한 ․ 중 간의 안보문제는 북한을 매개로 한 것(즉, 북 ․ 중동

맹과 한국의 우려)과 미국을 매개로 한 것(즉 한 ․ 미동맹과 중국의 우려)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한 ․ 중 안보관계는 매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북

한은 현재까지 한국 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이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군사

동맹 국가로서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중국에 대

한 한국인의 경계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바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만이다. 이 문제는 1992년 국교 수립 과정에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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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동맹체제를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

서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자 안보상의 최대 우려 사항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

황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에 들어 한 ․ 미동맹이 미 ․ 일동맹과 유사한 방향으

로 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중국의 한 ․ 미동맹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

져갔다. 게다가 한 ․ 미 ․ 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면서 동아시아에도 유럽의 나토

(NATO)와 같은 미국 주도의 동맹 및 안보협력 체제가 공고화되는 것이 아

닌가라는 우려가 중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중국은 한 ․ 미동맹을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 구체적으로는 중국 견제 전략

의 일환으로 보고 경계한다(박동훈, 2011: 132). 향후 중국의 부상이 가속화

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되면 한 ․ 미동맹은 

중국에는 매우 민감한 안보문제가 될 것이다.

III. 북 ․ 중동맹과 한국의 안보 우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 ․ 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커다란 안보 현안은 

북 ․ 중동맹과 중국의 북한 지원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도 그렇고 향후 

단기간 내에도 한 ․ 중관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안보 쟁점이 될 것

이다. 여기에는 북한 핵문제(최명해, 2009: 387-410; 박홍서, 2008, 2006; 신

상진, 2011: 178-187; 박동훈, 2011: 139-142),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신

상진, 2011: 188-193),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의 통일문제(정재호, 김애경, 

주장환, 최명해, 2011) 등에 대한 한 ․ 중의 다른 인식과 대응, 이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과 대립이 포함된다.

개혁 ․ 개방 시기에 들어 북한과 중국의 관계(북 ․ 중관계)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한마디로 말해, 북 ․ 중관계는 사회주의 혁명과 한국전쟁을 공유한 

‘동지애로 맺어진 특수관계’에서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정재호, 2009a: 323-347; Kim, 2010: 58). 다만 북 ․ 중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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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국가관계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중국은 이를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물론 개혁 이전 시기의 북 ․ 중관계가 ‘혈맹(血

盟)’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견실한 관계였다는 것은 아니다(최명해, 2009; Ji, 

2001). 

북 ․ 중동맹의 성격 변화는 북 ․ 중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북 ․ 중동맹은 중국의 개혁기에 들어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즉, 북 ․ 중동맹에서 미국과 한국 등 공동의 외부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동맹의 ‘외적 기능(external function)’은 약화되었고, 대신 동맹 

파트너(즉, 중국과 북한)를 상호 견제하고 관리한다는 동맹의 ‘내적 기능

(internal function)’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북 ․ 중동맹은 중

국과 북한이 서로를 견제하고 관리하는 기제로 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최명해, 2009).

그 동안 북 ․ 중동맹이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여전히 법적으로 유

효한 군사동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한국은 북 ․ 중동맹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우려 사항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이 

북 ․ 중동맹을 배경으로, 혹은 북 ․ 중동맹을 활용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

행할 가능성이다. 중국이 북한의 이런 군사 도발을 지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

다. 그렇지만 그 동안 북한이 보여주었던 군사적 모험주의는 북 ․ 중동맹과 

관련된 것이 적지 않다(최명해, 2009). 둘째,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때 

중국은 북 ․ 중동맹을 법적 근거로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북한에 한국이 선호하는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설 지, 혹은 한국 주도로 한국

의 구상에 따라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을 지 보장할 수 없다(신상진, 2011: 

177). 

한편 한 ․ 중 수교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교적 일관되게 이어져왔

다. 그것은 상위의 외교 목표, 즉 국내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적이

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의 조성과,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라는 양대 목표

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 및 자국 

영향력의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북한정권의 유지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부수적인 목표로 추진해왔다. 또한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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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유지하는 균형외교 혹은 등거리 외교를 추진해

왔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북한 핵문제

와 북한의 대남 도발 등 중요한 한반도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Shambaugh, 2003; Goldstein, 2006). 이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단기간 

내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북 ․ 중동맹을 유지해왔

고,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지원도 지속해왔다. 중국은 주로 안보 이익을 

위해, 부수적으로 외교 이익을 위해 북한을 지원했다. 안보 이익은 미국 주도

의 한 ․ 미 ․ 일 안보협력의 강화에 대한 대응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대치

의 방지(소위 ‘완충지대론’)를 가리킨다(신상진, 2011: 173-174). 외교 이익

은 6자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중국에게 이익(자산)인가 아니면 손해(부채)인가에 대해서는 중

국 내에서도 통일된 견해가 없다(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9). 예를 

들어, 일부 중국학자들은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중국의 안보 이익과 외교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따라서 이런 북한에 대

해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강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楚樹龍 ․ 榮
予, 2009). 

향후에도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 ․ 중동맹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북 ․ 중동맹은 미국과 

한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중국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김

흥규, 2011: 234). 또한 북 ․ 중동맹은 중국이 북한의 ‘돌출행위’를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최명해, 2009: 

408; 박동훈, 2011: 133). 다만 두 가지 요소가 북 ․ 중동맹의 유지 및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나는 미 ․ 중관계이다. 만약 미 ․ 중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전략적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가치는 약화될 것이다. 반대로 

미국 주도의 ‘반(反) 중국 안보협력’이 강화된다면 북한의 안보상 가치는 커

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 ․ 미관계이다. 만약 한 ․ 미관계가 약화되고 동시에 

중국 견제 수단의 성격이 사라진다면 북 ․ 중동맹의 존재 가치도 약화될 것이

다(정재호, 2009a: 3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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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에서도 북 ․ 중동맹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 ․ 미동맹이 건재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자

국의 안보를 위해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국과 미국 등의 대북 봉쇄

정책이 지속되는 한, 정치 ․ 외교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북한을 지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뿐이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

서 볼 때, 북 ․ 미관계와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어 안보 우려가 완전히 해소

되고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기 전까지 북 ․ 중동맹은 여전히 중

요한 안보 기제가 될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력이 증강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

다.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북한은 이미 중국에 깊이 의존하고 있

다(임수호, 2011; Thompson, 2011). 예를 들어, 북한의 중국 무역의존도(북

한의 전체무역에서 북 ․ 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를 보면, 2002년 24.9%에서 

시작하여 2005년 52.7%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2009년에는 78.5%에 이르렀다. 2010년에도 양국 간 무역액은 34억 달러, 

2011년에는 56.3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북한의 전략물자 도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마찬가지이다. 2005년 이후 북한은 원유의 100%, 

식량의 40~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최명해, 2010). 북한이 유치한 해

외직접투자(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2003년 

북한이 유치한 1억 5,800만 달러 중에서 중국 투자액은 100만 달러로 그 비

중은 0.7%에 불과했다.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

년에는 북한이 유치한 외자총액(4,400만 달러) 중에서 중국(4,123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3.7%가 되었다(조명철, 2010). 2008년 6월 시진핑(習近

平) 부주석의 방북과,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寳) 총리의 방북 이후 중

국의 대북 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나선지구와 황금평 개발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과 미 ․ 일이 대북 봉쇄정책을 지속한다면 북한의 

중국 의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 통일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

지는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가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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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제약요소가 될 것은 분명하다. 즉, 한국은 경제 지원을 정책 수단

(leverage)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의 실제 효과는 북한의 중국 의존 심

화와 함께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점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만약 중국이 한국의 기

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중

국만 비난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결과는 한 ․ 중 간 상호불신의 증가와 전

반적인 양국관계의 악화이다. 2010년의 한 ․ 중갈등은 이것의 단초를 보여주

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 ․ 중동맹이 지속되고 중국이 북한을 정치 ․ 경제

적으로 계속 지원한다면, 또한 만약 한국이 대북 봉쇄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면 한 ․ 중 간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지속될 것이다. 반대로 

만약 한국이 대북 관여정책을 추진한다면 중국과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

과 대립 대신에 협력과 공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 ․ 중관계, 후자의 예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 ․ 중
관계를 들 수 있다. 단기간 내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는가에 따라 한 ․ 중 간에는 갈등, 

대립의 관계와 협력, 공조의 관계가 반복하여 출현할 것이다. 다시 말해 북 ․
중동맹은 한 ․ 중 안보관계의 갈등 요소로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한 상태 ― 예를 들어, 2012년 초 북

한은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다’라는 사실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핵무기

의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정책을 추

진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진보 정부에도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면, 2013년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도 현재의 봉쇄정책과 크게 다른 대북정

책(예를 들어, 관여정책)을 추진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놓고 한 ․
중이 협력할 가능성도 전보다 더욱 축소되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최

우선 순위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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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고,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체제의 안정을 위해 정치 ․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안보 

이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향후에도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한 ․ 중 간에

는 협력보다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IV. 한 ․ 미동맹과 중국의 안보 우려

한 ․ 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변화는 현재에도 그렇고 향후에도 한 ․ 중 안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중국에

게 가장 커다란 안보 위협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 및 안보

협력 체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한 ․ 미동맹과 미 ․ 일동맹은 여기에 포함되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위협적인 것은 미 ․ 일동맹이다. 미국이 ‘반 중국 

안보협력’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지도부

와 대다수의 중국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한 ․ 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정책은 지난 60여 년 동안 몇 차례의 변

화를 겪었다. 예를 들어, 한 ․ 중 수교 이전까지 중국은 한 ․ 미동맹에 대해 매

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한 ․ 미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 미

국이 패권을 유지 및 확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중국의 안

보 이익을 해치는 적대적인 기제이자, 한반도 통일의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정재호, 2011b: 240). 그러나 이런 중국의 기본관점도 미 ․ 중관계의 상황과 

한국 정부의 중국정책 및 북한정책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였다. 단적으로 

한 ․ 중 양국이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 ․ 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완화

되었다. 반면 미 ․ 중 간에 군사적 갈등이 증대되고 또한 한 ․ 중관계가 악화된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 시기에 중국 내에서는 한 ․ 미동맹

에 대한 강경한 비판과 함께 중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동원하여 한 ․ 미동

맹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다(정재호, 2011b: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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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 ․ 미동맹은 주로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중

점을 두었다. 향후 단기간 내에도 이런 방침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Denmark and Hosford, 2010). 그런데 2005년 한 ․ 미 간에 주한미군의 전

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에서 아시아 및 세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한 ․ 미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조정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면서, 미국은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 미동맹을 활용하려고 한다. 여기에 부응하여 이명박 

정부는 한 ․ 미동맹을 ‘21세기의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천명하

고 추진해왔다(청와대, 2009; 김성환, 2012). 이에 따라 중국은 한 ․ 미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 중국 안보연합의 일환으로 성격과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 ․ 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역할 확대에 더해, 한 ․ 일 안보협력을 강화하자

는 요구도 최근 들어 높아지고 실제로 추진되어 왔다. 우선, 미국이 이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력이 쇠퇴하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한 미국은 군사비를 축소해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최소 4

천억 달러, 최대 1조 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의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점점 제

한된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인의 전쟁 피로감

과 고립주의의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 ․
일이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Denmark and Hosford, 2010; Cronin, Kliman and Denmark, 2010; Study 

Group, 2010). 

이런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일본은 적극 호응해 왔고, 한국에서도 이에 호응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 일 간의 직접적인 안보협력이 시

작되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역사 갈등과 해양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이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그래

서 미 ․ 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 ․ 호주 ․ 인도 등 다른 민주국가와의 안보

협력 강화도 적극 추진해 왔다(손열, 2010). 이명박 정부 시기에 들어, 한국 

내에서도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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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다(Kim, 2008). 

최근에는 이런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2010년 한 ․ 미 군사훈련

과 미 ․ 일 군사훈련에 한국군 및 일본군 장교가 최초로 상호 참관한 것, 한 ․
미 ․ 일 해군이 같은 해 10월에 부산 지역에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

상) 합동훈련을 최초로 실시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2011년 1월 한 ․ 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 ․ 일간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논의된 것은 또 다른 사례이다. 2012년 6월에는 비록 좌절되었지만 이런 한 ․
일 간의 논의가 조약 체결로 구체화되었다. 

이처럼 한 ․ 미 ․ 일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안보 우

려는 증가하고 있다(박동훈, 2011: 121). 더 나아가 한 ․ 미 ․ 일의 안보협력이 

대만해협 문제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의 해양 분쟁을 겨냥하여 전개될 경

우,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동맹국 및 안보협력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부상을 봉쇄하려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 미 ․ 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중국은 한국도 중국 봉쇄에 참여

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계할 것이다. 중국의 경계는 군사력 증강의 가속화,  

북 ․ 중동맹의 강화, 중 ․ 러 안보협력의 강화로 구체화된다. 결국, 현재의 추세

가 지속된다면 동아시아에는 ‘해양세력(한 ․ 미 ․ 일)’을 한편으로 하고, ‘대륙

세력(북 ․ 중 ․ 러)’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냉전시대의 양대진영이 형성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는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한편 2013년에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한 ․ 미동맹 강화의 추세를 

쉽게 뒤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향후에도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계속 부상

하면서 한국의 안보 불안감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도 지속될 것이고, 한 ․ 미동맹의 강화는 그것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 미동맹을 둘러싼 한 ․ 중 간의 갈등과 대립이 지

속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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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한 ․ 중 안보관계는 단순히 양국 간의 정책과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 ․ 중 세력관계의 변화, 중국 외교정책의 미

세한 조정, 미국의 아시아 및 중국정책의 변화, 북한의 핵문제와 생존 전략, 

한국의 외교정책 및 북한정책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한 ․ 중 안보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짧은 기간 

안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북 ․ 중동맹 및 한 ․ 미동맹

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놓고 볼 때, 향후 단기간 내에 한 ․ 중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가능성보다 서로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다양

한 의견을 제시했다(전성흥, 2011: 60-80; 김재철, 2011: 170-171; 정재호, 

2011a: 427-439, 2011b: 263-268; 신상진, 2011: 203-221; 김흥규, 2011: 

240-242; 박동훈, 2011: 144; 박창희, 2012: 39-40; 서진영, 2012: 38-39; 김

경일 ․ 전재우, 2012: 59-63; Kim, 2011: 28-30). 이와 관련하여 관건은 한 ․
중 양국이 두 가지 방향에서 안보문제를 해결 혹은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한 ․ 중 양국은 공통의 안보 이익에 대한 합의

(consensus)를 넓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양국 간의 ‘전략적 

신뢰’를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 ․ 중 양국은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안보상의 우려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각자의 정책과 행동을 최소한 

‘양해(諒解)’함으로써 ‘전략적 불신’을 축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전

략적 신뢰는 확대하고 전략적 불신은 축소하려는 양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북 ․ 중동맹과 관련된 노력이다. 중국의 안보 이익을 고려할 때, 중국

의 한반도 정책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는 한반도 안정이 최우

선이고, 그래서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비핵화 정책(예를 들

어 전면적인 대북 경제제재)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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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보 이익과 정책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

에 한 ․ 중 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대북 봉쇄정책을 포기

하고 관여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봉쇄정책

과 이로 인한 한 ․ 중 간의 갈등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

여기서 한국의 대북 봉쇄정책은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는 정책이라는 사실

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의 한 주체인 북한이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게다가 중국도 자국의 안보 이익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비록 한국이 미 ․ 일의 협조를 얻어 대북 봉쇄정책을 지속하더라도 중

국의 북한 지원 확대로 인해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상황

에서 미국도 아시아 지역 및 세계 문제의 해결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의 북한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한국

의 대북 관여정책은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최소한 미 ․ 일의 소극적인 지지

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인 반면 봉쇄정책은 중국의 적극적인 반대와 미 ․ 일의 

유동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북 관여정책

만이 주변국가와 북한의 지지를 얻는 유일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중국도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응하는 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한

국의 안보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중국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대북 지원뿐만 아니라 제재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중국이 한 ․ 미 ․ 일과 공조하여 공개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필요는 없다. 상황

에 따라서는 중국이 단독으로 또한 비공개적으로 북한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의 대북 관여정책은 탄력을 받

을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 ․ 중의 대북 공조가 복원되고, 북한의 경

제개혁 지원과 북 ․ 미관계의 정상화도 다시 모색할 수 있다.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이를 위해 중국이 얼마나 실제적인 노력을 경주하는가 하는 점이

다.  

다음은 한 ․ 미동맹과 관련된 노력이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중국의 부

상이 초래할 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한, 한국은 한 ․ 미동맹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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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포기할 수 없다. 중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

은, 한 ․ 미동맹이 미 ․ 일동맹처럼 성격과 역할이 변화되어 한국이 미국 주도

의 반 중국 안보연합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 미동맹의 존재 그 자체

가 한 ․ 중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같은 이치로 북 ․ 중동맹 그 

자체가 한 ․ 중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은 아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과 

중국이 각각 한 ․ 미동맹과 북 ․ 중동맹을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순기능적으

로 작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중국과의 안보관계에서 전략적 신뢰가 일정한 정도

로 구축되기 전까지 한 ․ 미동맹의 역할 확대와 한 ․ 미 ․ 일의 안보협력 강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 ․ 미동맹은 현재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에도 대북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한 ․ 미동맹의 역할

이 확대되어 한국군이 한반도를 벗어난 동아시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일

은 없어야 한다. 미국의 결정에 의해 움직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는 한국

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양해를 구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는데 실효성도 떨어

지고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불신만 초래할 수 있는 한 ․ 미 ․ 일의 안보협력도 

중국과의 전략적 신뢰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한국의 정책에 호응하여 중국도 상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

엇보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무조건 두둔하는 정책을 버려야 한다. 또한, 중

국의 급속한 부상과 북 ․ 중동맹으로 인해 야기되는 한국의 안보 불안을 충분

히 고려해서 중국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해와 남해의 배타

적 경제구역 획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말과 행동으로 한국을 긴장시키지 말아

야 한다. 게다가, 한 ․ 미동맹을 단순히 미국의 아시아 및 중국 전략의 연장선

상에서만 보는 기존의 시각도 바꾸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만 보면 북한의 

군사 도발 억제나 그밖에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안보 문제에 대한 대응

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모두 미국의 주도 하에 추진되는 반 중국 

봉쇄 전략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이런 관점을 고수한다면 

양국 간에는 전략적 불신만이 증대될 것이다. 

그밖에도 한 ․ 중 안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미 ․ 일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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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풀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들 강대국 간의 관계, 특히 미 ․ 중관계가 

한 ․ 중 안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 ․ 중, 중 ․
일 간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고 공동의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안(예를 들어, 한반도 문제, 대만해협 문제, 남중국해 문제)을 풀어가는 것

이다. 물론 한국도 북핵 6자회담이나 아세안 지역포럼(ARF) 등의 다자주의 

기제를 통해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견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역 안보 현안의 해결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할 수 없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한 ․ 중은 과거 20년 동안의 눈부신 발전을 토대

로 향후에 안보 영역에서의 힘겨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매우 힘겹겠지만 건강한 한 ․ 중관계의 발전을 위해 양

국이 꼭 해야 하는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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